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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 우리 수출기업 애로 예방을 위한 대상기업 안내 강화 추진

- 제4차 범부처 회의를 통한 국내·외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21.(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 안내를 강화해나간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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